
제2장 이행의 소 267 

16. 보상금 청구 

O 보상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187,9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하천법 부칙 (1984.12.31) 제2조 제1항 소정의 보상의무자 

하천법 부칙(1984.12.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하천의 관리청이 속하는 

권리주체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11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의 2 등의 규정들에 의하면 관할도지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대한 한강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다.（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34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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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4,720,964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7. 5. 1.부터 별지 제 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도로폐지시까지 

월 69,2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그 대지의 시가나 임료상당 

액놀 평가합에 있어 개발이익의 공제여무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대가가 상승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합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477 판결) 

먼 보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5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 984.12.31)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 

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 984.12.3 1) 제 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합에 있어서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 

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 11919호)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 

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해서는 아니 되는 바, 그 이유는 위 부칙규정이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한 사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의 개발이익까지 보상 

대상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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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상금 청구(청구의 내용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것을 청구취지에서 인용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제 1심 판결 

첨부 청구인용금액 목록 기재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성질 및 당사자간의 
약정의 효력(유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 

O 보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34,633,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하천법상의 관리청이 제방을 축조한 경우, 그 제방 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 1호 소정의 하천의 제방 부지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소정의 관리청이 

그 지상에 제방을 축조하였다면, 그 제방의 부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 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 하천법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가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그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 하천법 부칙(1984.12.31) 제 2조 제 1항의 규정상 하천법 제2조 제 1 항 제2호 (나)목 소정의 

하천부속물의 부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수지 및 제외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270 제 1 편 민사소송 

보상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f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공포된 구 하천법의 시행일인 같은 해 7.20. 이전에 그 제방을 축조한 
관리청은 위 개정된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 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4다34630 판결) 

O 보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CD 토지가 제3자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 1항 소정의 보상을 위한 토지가격을 평가합에 있어 제3자의 인위적 

행위로 인한 현상 변경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 

구 하천법 부칙097 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 1항에 의하여,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비로소 위 보상 제외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된 하천법의 연혁,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 

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가 편입 당시의 상황’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 

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평가를 합에 있어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보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점, 어느 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인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민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가 토사 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토사 채취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보상을 위한 토지 가격을 평가합에 있어 재3자의 인위적 행위 등으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편입 직전의 척박한 모래땅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텁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착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 10 

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부칙 097 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로 개정된 것) 제2조 제 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제3782 

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고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제3782호하 

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 10조 소정의 보상을 위 

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 
3610, 3627, 3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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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김O준에게 706,693,900원, 원고 이0환에게 220,200,000원, 원고 홍0 

봉에게 56,508,000원, 원고 이0식에게 62,191,000원, 원고 정0순에게 14,672,727 

원, 원고 박0선, 박0수, 박0정, 박0자에게 각 9,781,818원, 원고 정0동에게 

56,360,000원, 원고 최O철에게 73,196,000원, 원고 이O복에게 56,400,000원, 원고 

윤0남에게 10,000,000원, 원고 정0호에게 10,500,000원, 원고 김O풍에게 

5,500,000원, 원고 김0순에게 13,500,000원, 원고 김0동에게 357,657,500원, 원고 

유0열에게 63,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원심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는 자가 형식적 요건의 하자 없이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관할 관청의 수리의무의 존부 및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반려한 경우, 신고의 효력발생 시기(＝신고서 제출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업법시행령(1996. 12. 
13. 대통령령 제15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수산제조업의허가등에관한규칙 (1997. 4. 23. 
해양수산부령 제19호 수산물가공업허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도 수산제 

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규칙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 수산제조업 신고서에 주요 기기의 

명칭 • 수량 및 능력에 관한 서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 
면 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수산제조업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수산제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신고서를 

구비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서는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할 관청에 신고업의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 

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多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수산제조업에 대한간접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3조의 5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 1항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 

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5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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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같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구 수산업법 제45조 제 1항, 제 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부관의 효력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 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업의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인바, 위 부관은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행 불가능하거나 비례 또는 평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거나 또는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는 등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효력을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 1항, 제 12조에 기하여 

어업허가에 붙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내에서는 조업할 수 없습니다.”라는 부관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만 손실보상금등 청구(병합청구) 

1. 피고 00토지수용위원회가 2006.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 중 별지 손실보상액표(라)항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한국00공사는 원고에게 101,228,200원 및 이에 대한 2006. 3. 25.부터 201 1. 

9.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 약정보상금 청구(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고, 원고가 여럿인 경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00에게 19,059,120 원, 원고 김00에게 44 ,4 19,8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 1.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工 관행어업권이 양식어업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수산업법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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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와 같은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 • 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안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 관행어업으로 인정되는 패류채취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의 평가방법(=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관행어업으로 인정되는 무신고 도수어업 형태의 패류채취어업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원고들에 소속된 어민들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합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 

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어민들이 종래부터의 관행에 따라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산 어패류인 바지락, 가무락, 

개맛, 참맛, 우럭 등을 채포하는 어업을 하여 왔다면,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합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12430 

판결) 

0 약정보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약정보상청구권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예비적 청구로 하여, 피고들 

은 공동하여 원고 00수산업협동조합00어촌계에게 4,086,979,612원, 원고 00수 

산업협동조합00어촌계에게 658,957,904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7.부터 

이 사건 제2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 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성립에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에 

의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 1항 소정의 입어의 

관행이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 

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원부에의 등록은 그 요건이 아니다. 

$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 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수 있는 대상어업(＝공동어업) 및 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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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 1항의 규정은 면허 

없이 관행에 의하여 오랫동안 계속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고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온 지는 후에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된 

다는 취지인 만큼, 같은 조항 소정의 관행에 의한 어업권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공동어업을 

해온 자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 1항 소정의 공동어업은 사용하는 어구나 

포획 또는 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수산동식물의 범위에 있어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어업 

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결국 관행어업은 실질상 신고어업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양식어업의 시설물에 붙어 생육하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어업에 관하여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다른 시선을 하여 패류 • 해조류 등 수산동시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에 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고, 양식어업을 관행에 의하여 하는 

권리가 성립될 수 없는 이상 그 양식어업을 전제로 그 시설물에 붙어 생육하는 해조류를 채취하는 

입어의 관행 또한 성립될 여지가 없다. 

® 어촌계가 양식어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붙어 있는 가시파래를 채취하는 어업에 관하여는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가시파래 채취어업의 평년 수익액 전부를 관행어업 

피해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0 약정보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주위적(약정보상) 및 예비적(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00시 수산업 

협동조합 00어촌계, 원고 같은 조합 00어촌계, 원고 같은 조합 00어촌계, 원고 

같은 조합 00어촌계, 원고 같은 조합 00어촌계에게 5,011,776,453원, 원고 00군 

수산업협동조합 00어촌계에게 1,261,872 ,1 78원, 원고 같은 조합 00어촌계에게 

1,093,044,329원, 원고 같은 조합 00어촌계에게 1,031,450,50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7.부터 2016. 3.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띠 관행어업권이 양식어업에 관하여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합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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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와 같은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 • 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 관행어업으로 인정되는 패류채취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의 평가방법(＝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관행어업으로 인정되는 무신고 도수어업 형태의 패류채취어업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원고들에 소속된 어민들이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합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 

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어민들이 종래부터의 관행에 따라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산 어패류인 바지락, 가무락, 

개맛, 참맛, 우럭 등을 채포하는 어업을 하여 왔다면,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12430 

판결) 

0 약정보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 경우) 

1. 주위적으로는 보상약정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피고들 

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4,700,07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부터 이 사건 원심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이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경우,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합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것이지 단순히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희의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댜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의 규정취지 및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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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지정중매인으로서의 영업이 같은 항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 

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 

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인 제약을 받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과의 중매인거래약정에 

따른 지정중매인으로서의 영업은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된 영업으로 볼 수 없다. 

® 손실보상 의무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공공사업을 시 행한 행위가 곧바로 그 소유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를 가하지 않는 한 곧바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하여 그 

소유자나 관계인들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수산업협동조합과 중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지정중매인이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3조의 5의 규정을 유추적용)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공 

사를 합으로 인하여 수산업협동조합과 중매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지정중매인이 영업 

손실을 입게 된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과 다시 같은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을 종합 • 검토할 때,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입게 되는 지정중매인의 영업손실과 같은 간접손실의 경우 영업의 간접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 5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 

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손실보상이 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548 판결) 

0 어업보상금(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工 손실보상의 의무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용목적물 

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소유자 등에게 현실 

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공공사업의 시행은 위법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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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나,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 • 사용 또는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공공사업의 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 

§ 어업피해보상금(병합청구) 

1. 피고 총대희에서 2012. 3. 30., 같은 해 5. 16., 같은 달 26., 같은 해 6. 16., 같은 

해 8. 26., 같은 해 9. 9. 각 소외 한국000공사가 시행한 00지구개발사업에 따라 

소멸된 피고의 해태양식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된 돈을 해태업자들에게 균등 

하게 배분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2,995,330,56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촌계의 잉여금과는 달리 그 성질이 달라서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게 된 어촌계원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장비나 멸실된 어업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결의는 무효이다. 

®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있는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합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 

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아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보상 결의에 대한 비행사 

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어촌계가 여러 종류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 종류별로 어업권의 행사자가 사실상 고정되 

어 있을 경우 특정 어업권의 행사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분배하 

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와 또는 어떤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자력과 기술이 필요한데 

비행사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어장과의 거리 등 환경적인 요인에 비추어 보더라 

도 장래에 그 어업권을 행사할 기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업권 비행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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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일체 손실보상금을 분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의 등은 이를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고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어촌계원이 그 행사자가 될 

잠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의 총유재산인 어업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그 소멸의 대가로 

지급된 보상금을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어촌계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차등분배조차 

불허하기로 하는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공1999하,1750) 

0 영농보상금등 청구(병합청구) 

1. 피고 김0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약 15,000m에 대한 영농경작자 및 피고 

한국00공사가 지급하는 영농보상 108,305,110원의 수령권자가 각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에게 108,305,11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 기한영농보상의 수령 

권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소정의 영농보상은 공공사업 시행 

지역 안에서 수용의 대상인 농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아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항 단서가 비자경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만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라도 당연히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작자가 당해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장래에 당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의 

수령권자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7812 판결) 

0 유족보상금 청구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 ,483,0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고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도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1992.7.23. 91가합83148) 

[참조판례] (1I 선원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 사망’의 의미 

선원법 제90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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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은 기항지예서의 상륙기간, 승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 

도 승무 중'에 포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원 직무의 특수성 및 이를 참작하여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확대한 선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승무 중’이라는 

개념에는 업무수행 여부를 떠나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기항지에서의 싱륙기간, 승하 

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휴무와 관련하여서 본다면, 휴무기간 

중이더라도 계속 승선하고 있는 일체의 기간, 휴무를 마치고 배로 복귀하는 여행기간은 물론 비록 

휴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배로 복귀하는 기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선원이 휴무기간 동안 갈 곳이 없어 선박에서 머물던 중 일시 하선하였다가 잠을 자기 위해 

다시 승선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이 휴무기간 중 갈 곳이 없어서 승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선기간은 私務가 아닌 ‘승무 중’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원이 휴무기간 중 하선하였다가 휴무기 

간이 끝나기 전에 배로 복귀하던 중 사망하였다면 이는 선원법 제90조 제2항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4836 판결) 

[참조판례] 예금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외환계 대리가 은행 차장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제의로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망인의 상관으로서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지점의 차장이 거 액의 예금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그 이상의 

예금을 하려는 고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망인에게 그 고객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같이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면 이는 예금 유치와 고객 관리가 

주된 업무인 차장의 업무 수행에 관한 접대행위일 뿐 아니라, 망인으로서도 위 차장을 도와 그와 

함께 고객을 접대하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고객의 제의에 따라 

식사 후 당구를 치기로 하면서 당구를 칠 줄 모르는 망인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면 당구장에 가는 

것도 고객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이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39087 판결) 

0 지체보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5)항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고 김00미, 김0순, 이O희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3. 4. 6.부터 제 1심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원고 김00미, 김0순, 

이O희의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순번 (2)원고 (3)분양금액 (4)총지체일수 (5)청구금액 (6) 인용금액(단위:원) 

1 백00 25,279,800 457 6,184,893 3,165,169 

2 신00 27,872,600 457 6,819,241 3,489,802 

3 이00 22,946,280 457 5,613,980 2,872,999 

4 권00 23,335,200 457 5,709,132 2,9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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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택지분양계약서상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납입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규정 

하고 있을 뿐 분양업자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공평의 관념이 

나 신의칙상 분양업자에게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0 지체보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가. 별지 원고 목록 기 재 원고 1 내지 22 에 게 각 1,976,1 42원, 같은 목록 기 재 원고 

23 내지 113 에게 각 1,871,928원,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14 내지 143 에게 각 

2,497,210원, 같은 목록 기재 원고 144 내지 211 에게 각 2,946,485원, 같은 목록 

기재 원고 212 내지 233 에게 각 3,349,628원, 같은 목록 기재 원고 234 내지 

274 에게 각 3,600,269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3. 5. 22. ）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원고 275 내지 366 에게 각 3 ,477,010원, 같은 목록 기재 

원고 367 내지 372 에게 각 3 ,453,63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 1.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2013. 5.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 

급계약의 사법적 효력(유효) 

주택공급계약이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칙 제 19조 

제3항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공급 

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위 규칙 소정의 연체금리를 초과하는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4610 판결) 

§ 지체상금 청구(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CD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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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약정문언의 해석 여하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기재된 경우, 그 약정의 문언상 구체적으로 도급인 • 수급인 
어느 일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접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당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도급인이 배싱금-으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위 약정의 객관적 의미와 어긋나는 해석이고,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아자율이 공사비 지급 지체 당시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비 등에 대한 지체이율에 관하여는 그 당시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 갱)"항의 이자율이 여러 가지일 경우, 그 최소한의 이자율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 
갤)’'항의 경우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약정상의 

‘시중은행의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사비 지급 지체로 인한 배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부담한다. 

® 건물신축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약정에 있어서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인 ‘공사완성’의 판단기준 
건물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합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응 종료하였는지 여부 

는 수급인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건물신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32986 판결) 

0 하천보상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75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 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 

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1971.1.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당연히 

국유화 된 토지에 관하여, 하천법 부칙 (1984. 12. 31.)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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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합에 있어서는,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 

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당시의 가격 

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이용상황 공법상의 제한 및 현실의 이용상황 등을 평가조건으로 

삼아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해 

서는 아니 되는바, 그 이유는 위 부칙규정이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이 마땅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멸한 사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의 개발이익까지 보상대상자에게 

귀속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0 장해보상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진O성에게 397,803,088원 및 위 돈 중 318,410,3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5.부터, 나머지 79,392,788원에 대하여는 2007. 3.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박0순에게 4,000,000원, 원고 진0상, 진O현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따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희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희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솔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등반대회와 회식에 

참석한 행위 자체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안정할 수 있으나, 음주행위가 업무로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라거나 음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된 경우가 아닌 한, 회식당시 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발적 

인 의사에 의하여 음주한 행위는 비록 그 음주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더구나 근로자가 공식적인 행사종료 이후 당초 행사의 순리적 

인 경로를 이탈하여 계속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여 음주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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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희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한 또는 가장 

가까운 직급에 종사한 자가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수령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추정하 

여 산정합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서울지법 1999. 3. 24. 선고 97가합27126판결) 

0 징발보상금 청구(응용형 여러 원고가 1 인의 피고에게 상이한 금액의 지급율 구하는 경우) 

1. 피고는 원고 지00에게 3,973,829원 및 그중 425,652원은 2007. 1. 1.부터, 747,461 

원은 2008. 1. 1.부터, 원고 이00에게 275,996원 및 그중 24,948원은 2007. 1. 1.부 

터, 251,048원은 1968. 1. 1.부터, 원고 지00에게 951,780원 및 그중 410,000원은 

2008. 1. 1.부터, 500,000원은 2009. 1. 1.부터, 원고 최00에게 792,868원 및 그중 

197,868원은 2008. 1. 1.부터, 595,000원은 2009. 1. 1.부터, 원고 한00에게 

1,066,796원 및 그중 110,970원은 2006. 1. 1.부터, 135,630원은 2007. 1. 1.부터, 

168,510원은 2008. 1. 1.부터, 205,500원은 2009. 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참조판례]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의 기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 

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같은법 9조 소정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미만안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청구 

소송이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75.7.8. 선고 70다340 판결) 

0 휴업보상금 청구(예비적 병합)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박00에게 464,160,000원, 원고 이00, 원고 우00에게 

각 232,0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박00에 

게 139,464,500원, 원고 이 00, 원고 우00에 게 각 69,732,2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3.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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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 

갑 회사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구역내 피조개양식장의 어업권자 을 등에게 통보하고 보상금에 

관한 약정까지 체결하자 울등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을 기다린 채 양식장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일방적으로 건설규모를 축소조정하여 올 등의 어업권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갑 회사는 을 등의 양식장을 건설구역에 포함시키고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을 등이 자신들의 어업권이 보상대상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하여 종패를 

살포하지 못하여 피조개를 생산하지 못합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댜(충무지원 1993.10.21. 선고 92가합1625 판결) 


